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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헌법 제 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

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국민이라면 그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공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얼마만큼 헌법이 규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경제적 문제로 교육의 기

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된

다는 점에 교육의 자유와 평등의 균형문제가 급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프랑스의 헌법과 교육법을 비교 연구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제도를 보면, 우리 교육제도에서의 무상교육이 보완하여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빈부격차에서 오는 자녀들

의 학력 격차현상을 막고 교육을 통한 계층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무상성은 초중등교육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헌법에 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함

으로서 대학교와 대학원의 고등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헌법 규정상 교육의 무상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

정한 점을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무교육과 교육의 무상성을 헌법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관

점에 따라서 국가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 복지점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비용보다

급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기회의 평등실현은 헌법적 가치로서 그에 따른

제도적 규정으로서 무상교육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에서는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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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단순히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일방적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행정계약이라는 협력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

적 행정을 보완할 수 있고 탄력성을 가진 교육행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무교육과정에서도 행정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무상교육의 방법과 비용지급에 있어서 등록금과 학비의 경우에 무상이루

어지고, 그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각 급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단순히 학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다

고 무상교육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배경

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다섯째, 교육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역할 배분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의 특색에 맞는 교육행정의 실

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단위의 교육행정이 현실반영

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시

스템이 지역적 특성에 맡도록 구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불평등의 출발점이 교육의 불평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육에 의하여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의 계급화가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의무교육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무교육제도는 평등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첫발걸음이었다. 하지만 의무

교육에 이어 무상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민주화가 실

현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자유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 혹은 객관적 가치질서 등으

로 그 법적 성격을 논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국가의 의무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헌법을 중심으로 논해보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

의 무상성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의무로서의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 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 등이 조화를 이루어, 무상교육의 이념실현과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과

더불어 교육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 종국적으로는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화로 종

착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정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육. 교육의 평등, 교육의 기회. 무상교육. 프랑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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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스 헌법상 교육의 대원칙

교육제도를 헌법에서 제도보장으로 논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헌법이론

으로 제도보장론1)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도적 보장이

나 제도보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입법가들이 자의적으로 헌법 이념에 반하여

입법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 것이라고 볼 때, 헌법에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것과 법률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권이나 사회권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의미도 포

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헌법상의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법률 규정상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우리나라의 제도에 참조하고

자 한다. 먼저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에 역사적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의 역사적 의미

유럽의 공교육제도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 모든 시민이 자

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인 의무로 간주했다. 따라서 국가

에 의한 운영・관리되는 교육제도로 공교육의 확대와 강화는 시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하려는 근대 시민사회의 이상에 기초하여 성장해 왔다.2)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 기초하여 크게 세 가지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즉, 교육과 종교의 분리(laicité),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다. 프

랑스 헌법은 모든 교육 단계에서 무상교육, 의무교육, 비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3)하고 있다.4)

의무교육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18세기에 심화된 불평등해소를 위함

1) 조한상, “제도보장 이론의 공법적 의미와 문제점, 극복방향”, 법학연구 48(2), 2008.2, pp.

59-84 참조

2) 이미경, “프랑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계간(논) , 2008.11, p.65

3) La Nation garantit l’égal accès de l’enfant et de l’adulte à l’instruction, à laformation

professionnelle et à la culture. L’organisation de l’enseignement publicgratuit et laïque à

tous les degrés est un devoir de l’État

4) 박상완,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4

호,2011.12,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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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것은 무상교육의 실시로 연결되어졌다. 그리고 현재 의무교육은 18

세까지 하고 있고 무상교육은 모든 학업과정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무상

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교육이라 함은 교

육을 받으며 필요한 경비 즉, 교수・학습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비의 일체

를 직접적으로 학생 및 그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교육

을 의미한다.5)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무상교육을 채택하고 의

무교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아닌 경우이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넘

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프랑스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사회의 다

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교육 중심에서 무상교육제도의 확립

프랑스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식을, 즉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외에도 개인, 전문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
립학교들6)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은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

고 의무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상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중심의 무상교육이 자리 잡게 된 것은 18세기 교육개혁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의 평등주의나 세속주의를 주장한 장자크 루소, 인간불평등해소의 수단으

로서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주장한 꽁도르세(Marie Jean de Condorcet)7)의 영

향이 크다. 이러한 배경으로 1791년 프랑스혁명 정부의 헌법에 무상교육조항이

삽입되었다. 즉, ‘공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또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나폴레옹

은 프랑스 교육행정시스템을 중앙집권적 형태로 조직하여 공교육제도를 확립

하였다.8)

5) 김성기・황준성・이덕난, “고교무상교육의 사립학교 적응시 법적 쟁점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p. 53

6) 김영철, “프랑스의 교육개혁”, 교육학 연구 제22집, p.38

7) 꽁도르세의 교육권론은 기본적으로 탈레랑의 교육권론을 계승하였으나, 공교육의 주권자형

성적 의의를 강조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과 사회의 교육보장의무

및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제시하였다.:정태수, “독자적 교육법리로서의 교육권론”, 교

육법학연구 , 대한교육법학회, 1988, 3-12면; 김관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발전과 그 성

격”, 정책과학논총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5,/재인용;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

리”,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p.144

8) 김영철, “프랑스의 교육개혁”, 교육학 연구 제22집,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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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6월 16일 법은 초등학교교육을 무상이라고 규정하였고, 1896년 10월

30일 법에 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확장되었다. 이 무상교육은 헌법적 가

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일반원리로서 인식되었다. 그 후 헌법 전문의

규정에 ‘모든 단계에 무상 및 종교적 중립의 공교육조직구성은 국가의 의무이

다’9)라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무상교육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3. 무상교육의 제도적 보장내용

이 무상교육원칙은 현재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제132-1조10)에서 제

132-2조11)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은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고등학교 및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그랑 제꼴을 위한 준비반 학생과 공립 중등 교육 기

관의 고등 교육을 위한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즉 이 규정에 따라 가정은

학문적 비용에 관여하지 않고, 교육의 매뉴얼에 따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모

든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서의 물품제공은 자치단체별로 그 책임의 범위가 나뉘어져있다. 1975년

Haby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코뮌이 책임지고, 중학교는 데빠

르트망이 책임진다. 이러한 구입비용에 있어서 데빠르트망은 국가로부터 예산

교부금을 받는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레지용이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교재비를 학부모가 담당하였다. 그래서 몇몇 레지용에서는

무료교육정책이 무시되었다. 2004년 이후, 고등학교의 매뉴얼에 따라 무상교육

이 일반화되었다. 오늘날 모든 레지용은 입학 당시에 구입비용을 가정에 주거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무상교육의 내용적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신학기 등록할 때 6세에서 18세까지의 취학아동을 가진 가정에 보조

금(allocation)을 지급하는데 이는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9) Alinéa 13 d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58. “l'organisation de l'enseignement

public gratuit et laïc à tous les degrés est un devoir de l'État”

10) Code de l'éducation L132-1

L'enseignement public dispensé dans l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est gratuit.

2019 년 7 월 26 일의 LAW n ° 2019-791에 의해 수정 됨-예술. 14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11) Code de l'éducation L132-2

L'enseignement est gratuit pour les élèves des lycées et collèges publics qui donnent

l'enseignement du second degré, ainsi que pour les élèves des classes préparatoires

aux grandes écoles et à l'enseignement supérieur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public du second deg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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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기간에 의무적으로 받는 수강교육이나 학교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수학여

행이나 교외활동도 역시 무료이다. 이 규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무상교육과 관

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공책의 구입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서 행하

는 교육행위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가정에 부담하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공교육 무료의 원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이 잘못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

다. 즉, 스포츠 활동, 등・하교 교통 등 모든 학업을 위한 비용도 무료로 진행

된다. 만약 이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으로 간주된다.

무료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진 공식적 시간표와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의무적 학습과 선택적 학습교육 전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개별학교가 임의로

시행하거나 만든 활동 혹은 프로그램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니다.12)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13)

교육의 무상성을 대학교까지 확장한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철저히 보장하

려는 제도적 의미이다. 다만 대학교에서는 학교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무상이지

만 등・하교의 교통비용까지 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안전법에

따라서 일반적 생활비용으로 다루어진다.

4. 소결

1958년 헌법 전문규정으로 공교육 조직 구성상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하여

무상을 천명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을 단순히 사회 복지적 측면만 강조하였다

면 경제적 발전에 따른 단계적 수순을 밟았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단순히 평등

을 넘어서 국가의 발전과 존속성 및 단일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한 것

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정상 제도적으로 교육의 무상성을 국가의 의

무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권리주장이 없더라도 국가는 당연히 스스로 의무

를 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교육의 무상성을 보장한 것으로 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교육대

상자의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12) http://www.cap-concours.fr

13)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51-6

L'enseignement supérieur est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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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스 교육시스템과 의무교육제도

1. 의무교육의 도입과 현황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사이클(Cycle)14)로 조직되어 있는데, 유치원에서 초등

학교까지는 3개의 사이클로 조직되고, 중학교는 2개 사이클, 고등학교도 2개

사이클로 대학은 3개의 사이클로 1,2학년까지 제1기, 3학년과 석사까지 제2기,

박사과정 이후를 제3기로 각각 구분해 놓고 있다. 각각의 사이클의 기간은 법

령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유치원, 초・중・ 고 학생들의
평가 기준과 연간 학업의 향상 정도, 그리고 능력과 적성에 따른 다양하고 연

속적인 교육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15)

프랑스의 교육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

적으로 모든 교육을 통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국가가 교육에 대한 총괄과 지

원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는 전반적으로 공적 서비스의 운용 및 기본적

인 교육내용에 대한 일관성 문제 등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실제 교육업

무는 효율성과 실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등 실질적

으로 각 학교단위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과 다양성이 잘 보장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16)

프랑스에서는 1793년 의무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Louis Joseph Charleir), 프

랑스 혁명에 따른 지속적인 변형과 1848년 개혁 이래로, 무상교육과 교육의 중

립의무 도입은 1882년 3월28일 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일명 Ferry17) 법).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등교육과정으로 6세에서 13세의 아이들에게 의무

14) 사이클 개념은 각 아동들의 학습발달과 지적 능력의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적인

교육학적 개념이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을 유도하는데, 즉 각 아동의 학습 수행 특징을

참작하고, 각 사이클에서 담당하는 교사들 사이에 전망과 합의를 바탕으로 학습 진척 상

황을 보다 일관성 있게 조직해 놓은 것이다. 사이클은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사이클,

과정 또는 기 등으로 번역해 놓았다.

15) 곽동준, “프랑스 교육제도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2. 2003.8, p.383

16) 이민경, 상게논문, pp.66-67

17) 1870년대에 Jules Ferry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모든 시민들을 위한 무상교육 의

무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881년에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초등학교의 수업료가 폐

지되었고, 1882년에는 7-13세 아동의 모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에서의 종교교육이 금지되면서 교육과정도 보편화 되었다.: 김영철, “프랑스의 교육개혁”,

교육학연구 제22집,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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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적용되었다. 초등교육은 일차교육기관 혹은 이차교육기관에서건, 사립

학교 혹은 공립학교이건, 가정의 아버지에 의한 교육 혹은 그들 부모가 선택한

다른 사람에 의하건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18) 의무

교육은 6세에서 13세로 최초에 규정되었지만 초등교육을 이수한 사람, 즉 졸업

증명서(certificat d’édudes primaires)를 획득한 학생은11세에 학교를 떠날 수

있었다.

1882년 3월 28일 법19)에 의하여 13세로 정해진 의무교육의 최소나이는 1936

년 8월9일 법에 의하여 다시 14세로 늘어나게 되었다.20) 샤를드골공화국대통

령에 의한 1959년 1월6일법(l’Ordonnance du 6 janvier 1959)은 다시 14세의

의무교육나이를 16세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 법령은 만약 법령을 준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가족보조금(allocations familiales)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리고 여러 프로그램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18세까지 늦추도록 요구하였다.21)

현행 의무교육은 교육법 제1장 제 131조 이하에서 규정되었고, 제131-2조에

서는 ‘의무교육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혹은 부모에 의한 가족 혹은 그 둘 중

의 하나 혹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두 부모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2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시스템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

반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이, 경범죄예방에 관한 2007년 5월5일 법에 제정된 이

래로, 학습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행정구역(communes)의 학생들에게 관

련된 정보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계약(contrat de

18)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2

Modifié par LOI n°2013-595 du 8 juillet 2013 - art. 16

L'instruction obligatoire peut être donnée soit dans les établissements ou écoles

publics ou privés, soit dans les familles par les parents, ou l'un d'entre eux, ou toute

personne de leur choix.

19) Loi du 28 mars 1882, art. 4.

Art. 4. – L'instruction primaire est obligatoire pour les enfants des deux sexes âgés

de six ans révolus à treize ans révolus ; elle peut être donnée soit dans les

établissements d'instruction primaire ou secondaire, soit dans les écoles publiques ou

libres, soit dans les familles, par le père de famille lui-même ou par toute personne

qu'il aura choisie.

20) http://eduscol.education.fr/cid47759/ecole-college-une-scolarite-pour-tous-les-enfants-france.html

21) A. Léon, P. Roche, Histoire de l'enseignement en France, p. 91.

22) Article L. 131-2 du Code de l'éducation : L'instruction obligatoire peut être donnée

soit dans les établissements ou écoles publics ou privés, soit dans les familles par les

parents, ou l'un d'entre eux, ou toute personne de leur cho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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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abilité parentale : CRP)23)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보호자에 대

한 장학검사관의(inspecteurs d’académie) 통보를 정보파일에 기입한다.

프랑스에는 6500개 이상의 학교가 있고 이들은 대부분 교육부장관의 통제아래

있으며, 약 15%-20%의 학생은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2. 사립학교와 의무교육제도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가 운영되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교육을 통한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에 대해 프랑스는 특수

한 제도적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립교육을 통한 의무교육과 교

육의 무상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의 자유와 의무교육

프랑스에서 교육의 자유는 자유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국가의 의무가

더 강조되는 교육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24) 그러므로 공교육이 교육적 측면

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교육은 법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하며, 그

들의 재정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보장되지는 않는다. 즉, 사교육에 대해서는 자

유적 측면을 보장하는 대신에 당연히 공적재정이 보장되지 않는다.25) 다만 행

정계약을 통하여 공적 재정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23) 부모의 책임예약이행이라 함은 학생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학교의 기능을 이행하면서

수반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의 권위의의 태만에 관련된 모든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경

우(Art. L 222-4-1 et R222-4-1 à R 222-4-5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 도지사( le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에 의하여 가정에 계약의 체결을 제

안할 수 있다. 계약은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 학생의 부모에게 고통 받거나 처벌받는 학

생들의 행동에 관련된 보모의 의무를 알려준다. 이것은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계약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도지사, 장학검사관(l'inspecteur

d'académie), 학교장,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코뮌의 시장, 가족보조금을 제공하는 기관의

장(CAF) 혹은 지방에 파견된 중앙공무원의 장(le préfet) 등이다.

24) Code de l'éducation L151-1

국가는 교육의 자유를 선포하고 존중하며 정기적으로 개방되는 사적 시설에서 교육의 행

사를 보장한다.

L151-2

공화국의 영토 공동체는 L. 442-6 및 L. 442-7에 규정 된 조건 하에서 교육의 자유에 기

여한다.

25) Code de l'éducation L151-3

초등 및 중등 교육 기관은 공립 또는 사립 일 수 있다.

공공 시설은 주, 지역, 부서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하고 유지 관리한다.

개인 시설은 개인 또는 협회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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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제도를 살펴보면 4개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국가와 함께 연합체형태

의 계약 하에 있는 사립교육(학생은 2010년 기준 1200만 명 정도), 단순계약 하

에 있는 사립교육 , 계약 밖의 사립교육 가정에 의한 가정교육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

존재한다.

프랑스 학생의 17% 정도는 2018-2019년 학기 동안 사립학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학생의 98%는 계약이 체결된 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약을 체결한 학교의 학생으로

가톨릭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종교적 중립을 의무교육과 함께 규정한 헌법 전

문의 이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교육프로그램에서 더 이상의 가톨릭 교육은

거의 없다 즉, 교육의 형태나 교육프로그램이 공교육기관과 큰 차이점이 없다.

이러한 사립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국가의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국가 소속의 지방담당관(préfet), 대학구장((recteu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생과 학습 환경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감독과 교육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장 수여에 대하여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즉,

사립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학위과정수여만을 제공할 수 있고, 학위과정을 마

친 학생들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식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준비시킨다.

2) 국가와 사립교육기관과의 관계

사립교육기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립교육기관의 운영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법적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의 과정과

그 재정적 문제 및 현황을 살펴보면 그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1) 국가와 사립교육기관간의 계약 체결

학교설립 시행 5년 후, 사립학교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은 협력계약 혹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단순계약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 계약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출신, 견해, 신양에 차별받지 않고 학생들

을 입학시켜야 한다. 즉, 사립교육기관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배

제하여야 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는 자격을 갖춘 교수자를 배치하고 재정적

지원하여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교

육기관의 교수자 선발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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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과 동일한 비율

의 재정지원을 사립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26)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사립학교에서 직접 선발하지만, 프랑스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직접 배

치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위한 단순 계약 (Le contrat simple pour les écoles

primaires ou spécialisées)27)을 체결한 학교는 공립학교의 시간표에 관한 일반

적 규정과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협력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설립되려는 학교의 관할을 담

당하는 교구장에 의하여 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학교는 공립학교의 프로그램과 규정에 부합하는 교

육을 제공하게 된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있어서, 모든 사립학교는 국가와의 관계가

무엇이던 간에 국가의 감시체계 하에 존재한다. 다만 각 학교는 학교생활에 대

한 내부규정을 스스로 제정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교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은 행정적 감독과 교육적

감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감독을 보면, 학교장이나 교

26) Code de l'éducation L151-4 조

사립 중등 일반 교육 시설은 시설의 연간 지출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부서, 지역 또는 주에서 부지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교육 학술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 의견을 제시한다.

27)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442-12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privés du premier degré peuvent passer avec l'Etat

un contrat simple suivant lequel les maîtres agréés reçoivent de l'Etat leur

rémunération qui est déterminée compte tenu notamment de leurs diplômes et des

rémunérations en vigueur dans l'enseignement public.

Le contrat simple porte sur une partie ou sur la totalité des classes des

établissements. Il entraîne le contrôle pédagogique et le contrôle financier de l'Etat.

Peuvent bénéficier d'un contrat simple les établissements justifiant des seules

conditions suivantes : durée de fonctionnement, qualification des maîtres, nombre

d'élèves, salubrité des locaux scolaires. Ces conditions sont précisées par décret.

Les communes peuvent participer dans les conditions qui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aux dépenses des établissements privés qui bénéficient d'un contrat simple.

Il n'est pas porté atteinte aux droits que les départements et l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tiennent de la législation en vigu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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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의 의무, 공공질서, 개교당시에 획득

한 사회적 위생적 규정 등을 준수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감독은 교육이 아동에게 보장된 교육권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무교육기간에 취득하여야 하는 지식을 보장하는 최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를 감독한다.

이러한 감독은 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학교보

다 훨씬 엄격하게 진행된다. 왜냐하면 계약에 의하여 조건 지워진 전체내용들

에 대하여 감독하기 때문이다.

(2) 사립학교의 공적재정지원

국가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등급 안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자들의 보수를 책

임져야 한다. 그리고 기능적 비용에 있어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적 비용에 참가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비용

을 책임진다.

사립학교의 투자비용에 있어서, 사립학교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공공단체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적 규정으로서, 사립학교 투자비용의 총 참여는

기관의 연간비용의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참여는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3) 사립학교의 현황

프랑스의 교육시스템은 교육부장관(ministère chargé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이 행정 조직적 권

한과 책임을 지는 체계이지만 1982-1983년, 2003-2004년에 걸친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제한된 권한을 이양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교

육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사의 모집 및 보수지불에 관해서 권한(les

compétences)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측면 즉 건물,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 등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에 따른 일반적 교부금(la dotation générale de

décentralisation28))을 지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28) 지방분권의 일반적 교부금은 1982년 지방분권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즉, 1982년 3월3일법

제 102조(L'article 102 de la loi du 2 mars 1982)에서 국가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

전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증가는 재원의 이전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3년1월7일 법(La loi du 7 janvier 1983)은 분권과 재정의 이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세금의 이전에서 최소한 절반을 보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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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교육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

어졌다.

지방분권에 따라 유치원29)과 초등학교는 코뮌이, 중학교는 데빠르트망이 그

리고 고등학교는 레지용이 담당하게 되었다.

(4) 소결

프랑스는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립학교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사립교육기관도 17%정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립교육기관은 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순히

법령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우리나라에서 참조하면 세부적 사항에서 획일적인

행정을 보완하고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을 하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특수성에 맞게 운영상의 재량영역이 넓어지도록 한

점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3) 의무교육의 역할분담

국가의 의무로 교육의 무상성을 헌법 전문에 규정함에 따라 국가가 최종적

의무를 부담하고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비한 구조이지만 세

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계별 권한과 의무가 나눠지도록 하여 교육의 자

치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의 관할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

정한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있다.

(1) 국가의 관할

프랑스는 교육을 공화국의 평등과 국가의 정신적 유대 중 하나로서 인식하

는 나라로서 교육의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82년 지방분권법에서도 국

가는 교육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책임을 갖고, 학교와 직원의 관리 등 교육행위

의 조직과 내용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국가의 관할권을 살펴보면, 국가는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관할권을 행사

는 국가예산에서의 교부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9) 유치원은 세 개의 학년으로 구성되고 주고 나이에 따라 소반(3세), 중반 (4세), 대반(5세)

로 나누어지고, 초등학교와 연결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틀어 세 개의 과정으

로 나누어 놓고 있다( 자세한 것은 곽동준, “프랑스교육제도 연구” 참조)- 위의 글 곽동

준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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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학교프로그램의 정의 및 그 내용, 국가디플롬(졸업장)의 등급 및 그

부여권, 대학과정 및 교육과정의 조직화, 학문적 비용, 계획・평가・조사, 교육
에 있어서의 규칙제정, 교육공공서비스와 행정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채용・보
수・관리, 전체교원의 채용・보수・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

육부장관은 학교와 대학교에 있어서 장학금의 부여, 사회적 행위, 건강을 책임

진다. 그리고 국가는 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소유자이고 국가예산으로 이것들을

건축, 수리, 비품제공을 하며 도서관등을 건축한다. 교원, 엔지니어, 행정직원,

인부 등 대학직원의 보수를 국가예산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대

학기관의 생활과 재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코뮌,

데빠르트망, 레지용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교육에 관한 역할을 살펴보면,

코뮌은 1878과 1990년 법 이래로 지방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건축, 재건축,

확장, 수리 및 기능을 담당하는 소유권자였다. 코뮌은 학교의 직원들을

(personnel non enseignant)을 모집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관리하는 권한을 가

졌다. 시의회는 국가의 대표자(prefet)의 의견을 들은 후 학교를 새롭게 개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시장은 학교위원회(conseil d’école)30)의 의견을 들은 후

코뮌의 학교의 입학과 졸업 및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코뮌의회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회계원(une caisse des écoles)31)를 만들 수 있다. 시장이 학교회계원을 관할하

면서 코뮌의 공법인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니는 학

생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등 모든 사회적 삶의 영역을 부조하는 역할

을 한다. 학교회계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30) 학교위원회(conseil d’école)는 학교의 내부규율을 정하는 기구로서 초등학교의 기능에 대

한 제안과 견해들을 제시한다. 1989년 교육의 방향법(la loi d'orientation sur l'éducation

de 1989)에 따라 1990년 데크레(décret de 1990)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 교육법에 통합되

었는데, 교사, 시의 대표, 학부모대표, 국가교육담당관, 이해관계자 등 모든 학교관계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다. 보통 일번에 2-3번 정도 모이는데 위원의 임기

는1년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규칙을 투표로서 결정한다.

31) 학교회계원은 1867년에 제도화된 후 1882년에 모든 코뮌에 일반화되었다. 오늘날에 있어

서는 교육법에 규정되어있다.Code de l'éducation L.212-10, L.212-11, L.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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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빠르트망위원회는 중학교의 건축, 재건축, 유지비용과 시설비용(기숙사, 학

생식당, 학교비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수송비용과 수송 조직화를 책임진다. 그러므로 각 중학교는 기능적 보조

금과 시설보조금을 받는데, 이것이 학교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레지용위원회는 데빠르트망과 마찬가지로 일반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 농업등학교, 해양고등학교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방교육공법인(L’établissement public local

d'enseignement :EPLE)의 지위를 누리며 그 행정위원원회(Conseil

d’administration)는 그것의 예산을 책임진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회계공무원

(l’agent comptable)의 통제아래 집행자가 된다.32) 학교장과 회계공무원은 교육

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므로 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의 임명에 거의 결정권

을 가지지 못하며, 학교의 고유예산은 매우 세부적이고 상세하여 지방교육공법

인으로서 자치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교의 기능을 위해

서 일정 교부금을 결정하여 지불하고 어떤 특정부분에 대하여 투자를 한다.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비(非)교원인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책임진다.

국가는 교원의 임금에 대하여 직접 책임진다. 그러므로 교원이냐 아니냐에 따

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코뮌, 데빠르트망, 레지용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들 기관들을 책임

지는 관청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가 개방된 시간동안 보충적 교육적 활

동, 스포츠 활동, 문화적 활동 등을 조직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선택적이며 국

가에 의하여 정해진 형태의 교육이나 형태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다. 코뮌,

데빠르트망 그리고 레지용은 이러한 활동들의 재정부분을 책임진다.33) 즉, 국

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통적 교육과정인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담당하

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자치단체가 담

당하는 보충적이며,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지방분권법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부 및 기술직원들의 채용,

32) 프랑스의 공공회계에서 집행과 회계의 원칙은 공공재정과 예산법의 근본원칙 중 하나이

다. 그러므로 회계공무원은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지 집행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분리는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하는 이점을 살리는 프랑스 공공조직의 제도

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회계공무원은 공적 사용을 담보하고 수입을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

을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공적회계에 대한 일반 규칙(le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RGCP)이다.

33)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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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업무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였다. 물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게 이양한 이러한 책임들에 대한 비용도 함께 이양되었다. 행정서비스를 담당

하는 지원이나 고위교원은 여전히 국가의 후견아래에 남아 있다.

(3) 역할의 융합

국가와 함께 관할권을 분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은 법적 교육기관의 건축,

재건축, 정비들을 계획하기 위하여 투자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학교의 신

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인원, 지역의 선택, 학생들의 기숙사 형태 등

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페(도지사: Préfet)가 장학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Le recteur

d'académie)34)과 교육조사관(l’inspecteur d'académie)35)은 자신이 맡은 교육기

관의 교육구조를 결정한다. 하지만 레지용과 데빠르트망은 교육공법인(EPLE)

의 위원회36), 국가교육아카데미위원회(CAEN)와 국가교육데바르트망위원회

(CDEN)37) 에 위원으로 참석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교육내용과 직원과 교수의 관

리에만 관여하고, 지자체는 교수나 직원의 보수 등을 제외한 그 외의 학교행정

과 재정, 학교건물신축 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학교 운영 등 교육수

행은 철저히 해당지역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진다.38) 하지만

34)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지명하고 교육구의 교육행정의 수장이다. 교

육감은 과거에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연구자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의 약 80%는 대학교수들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2010년7월30일 대통령령

(décret)을 박사학위소유의 조건을 폐지하여 현재 약 20%정도의 교육감은 박사학위를 가

지고 있지 않다. : Décret no 2010-889 du 29 juillet 2010 relatif à la nomination des

recteurs d'académie ; Maryline Baumard, « Philippe-Pierre Cabourdin, nouveau recteur

de l'académie de Reims : "C'est à la PJJ que j'ai attrapé le virus de l'éducation.

35) 과거의 국가교육서비스의 교육장(le directeur académique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 (DASEN ou DA-SEN)이 교육조사관으로 2012년 2월1일부터 바뀐 것이다. 데

빠르트망에 위치하면서 교육서비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

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Naïl Ver, Adeline Paul et Farid Malki, Professeur des écoles :

droits, responsabilités, carrière, Retz Éditions, 2014, p.223.

36) CAEN은 프레페와 레지용위원회의 장이 공동의장이고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37) un conseil départemental de l'Éducation nationale (CDEN)은 프레페, 레지용위언회의 장

그리고 데빠르트망위원회의 장이 공동의장이고 원칙적으로 데빠르트망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카드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Code de l'éducation,

art. R.235-6, R.235-8, R.235-10과 Louis Gobron, Législation et jurisprudence de l'enseignement

public et de l'enseignement privé en France, Librairie de la Société du recuil général

des lois et des arrêts et du journal du Palais, 1896, 579 p., no 16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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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 권한은 국가이고, 국가의 후견아래 권한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보완

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해당 지장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헌법에 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중

심의 교육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최종적으로 국가가 교육의 무상

성을 담보하기는 하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1983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지방의

역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재정을 투입하여 특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권한

의 분할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별

학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학교가 달라짐으로서 3단계 지방자치구조

를 가진 프랑스와 2단계 지방자치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와 다르고, 우리나라에

서는 광역단위의 교육감만 선출함으로서 초중고 교육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

체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육에 오히려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Ⅲ. 프랑스 의무교육 관련법의 내용

헌법상 교육의 무상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틀 안에서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확인

모든 아동은 자신의 가정활동을 보충하고 자신의 교육에 공헌할 교육의 권

리를 가지며, 교육은 아동을 개화시키고, 문화를 얻게 하고, 직업적 삶을 준비

하게 하고, 인간과 시민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39)고 하여 아동

의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기관은 교육을 준비하고 삶에 따른 모든 형태를 준비하게 하고,

38) 이민경, “프랑스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계간(논) , 2008.11, p.68

39)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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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통의 동시대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 지식, 행동

을 개발하게 하며, 기본적 정신을 개선한다고 하여 교육기관의 역할을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가정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동반 결합되어 있다고 하여 보호

자와 함께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권리과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적합한 규정들은 자신의 태도와 개별적 필요에 따라

학교의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 맞게 학급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정의 교육행위와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40)

2. 의무교육연령과 목적 등

프랑스교육법 제131조 이하에서 의무교육은 6세에서 16세의 어린이에게 프

랑스 국적이나 외국국적에 관련 없이 또 성적 차별 없이 어린이들에게 이루어

져야 한다.41)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연령을 규정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인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의

무 교육권을 아동에게 일반적 문화 요소, 기본적 지식의 획득 혹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기술적・전문적 형태의 지식습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의무

교육은 아동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초적인 자신의 인격, 비판적 정신, 도

덕적 윤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된다.42) 의무교육의 목적

조항에서 쉽게 의무교육이 사회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은 공교육기관,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혹은 아이들의 양부모 혹

은 편부모에 의하여 가정에서 혹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교육을 공공서비스로 보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조직되

어야 한다.

40)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11-2.

41)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1.

42)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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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기관과 학교를 사용함에 열거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무상의 교

육제공을 연장하고, 교육 형태를 풍부하게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적 지원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자들에게 학생들이 가족과 소통 및 학용품 등 그들의 형태에 공헌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내용, 다양한 학문적 재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학교에서 혹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히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학문적 경험의 개발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형태 안에서 사용된 재원의 선택결정은 공개형태의 자

료 및 자유롭고 논리적인 제공의 틀 속에서 고려된다.43)

3. 의무교육의 등록과 비용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에 드는 가정의 비용투자는 사회안전법전 제

552-4조에서 제552-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즉, 공립 혹은 사립학교의 등록증명서의 제공, 아이가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가관청의 증명서, 학생의 건강상태 때문에 어떠한 교

육기관에도 정기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가 제공된 때부터 비용을 제공한다. 다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

하게 이들 증명서의 제공이 늦어진 것으로 판명된다면 소급하여 비용이 지불

될 수 있다.44)

4. 의무교육등록 의무자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부모, 후견인 혹은 아동을 책임지는 자람, 부모

또는 후견인의 요구로 책임을 맡은 사람 등이다.45)

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아동을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등록시키

거나, 시장과 관할국가교육기관에 아동을 가정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을 신고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00

43)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2.

44)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3.

45)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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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국가교육기관은 가정에 교육이 이

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송부한다.

주거의 변화가 있거나 교육선택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8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시키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아동이 6세가 되는 학교입학연령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

주위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공립학교가 있는 가정은 아동을 이들 학교들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그들의 거주하는 코뮌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즉, 이웃하는 코뮌에 가까운 학교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등록할 시킬 수

있다. 다만 행정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입학정원이 벌써 초과한 경우에는 선

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라도 자녀의 의무교육의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분기적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아동을 노동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46)

5. 가정에서의 의무 교육(Instruction à domicile)

가정에서의 교육47)은 선택적 교육의 한 형태로 지칭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

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학교의 공통적 교육 밖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다. 일반적으로 불어에서 학교 혹은 초등학교(École)는 어린이라 불리는 개인

들을 수용하여 집단적 방식으로 교수자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용어

는 라틴어의 Schola 에서 기원한 것으로 ‘학습에 기여하는 여가’에서 온 것이

고 그리스어로 scholè에서 온 것으로 여가에서 온 것이다. 즉, 생산적인 측면

의 반대되는 것으로 사회의 다양한 범주의 하나이고 철학으로 표현되었다.48)

그러므로 학교는 어느 정도 긴 시간동안 의무가 될 수도 혹은 선택이 될 수

도 있다. 즉 학교가 의무인 것이 아니라 학생교육이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46) Code de l'éducation Article L131-5.

47) 가정에서의 교육운동은 1980년대 말부터 특히 영국, 미국 등의 앵글로 색슨국가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러

철학적 의미와 다양한 실제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홈스쿨(homeschooling),

비학교(unschooling), 비교육화(non-scolarisation) 혹은 비교육화(dé-scolarisation) 혹은

가정에서의 교육 (instruction en famille) 등으로 불린다.

48) Le loisir ne se traduisait pas par l'oisiveté, mais par « la liberté d'échapper aux travaux

productifs pour pouvoir se consacrer à des tâches plus élevées comme la politique (ta

politika ou affaires de la cité), l'étude ou l'enseignement » (L. Migeotte, L'Économie

des cités grecques, éd. Ellipses, 200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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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들을 학교에 보내

어 교육시킬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프랑스에서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 아

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수준에 비견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가정이나 원거리 원격교육을 받고 있을 경

우에는 의무교육 첫해부터 두 가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사회적 특성의 조사(Enquête à caractère social)

사회적 특성의 조사는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목적은 가정에

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무엇이가를 조사하는 것과 교육이 가정생활 형태

와 아동의 건강상태가 병행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가정교육을 신고한 직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

지고, 16세가 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2) 학문적 특성의 조사(Enquête à caractère pédagogique)

국가장학관(l'IA-DASEN)은 학문적 특성의 조사를 하게 된다. 그 조사 목적

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교육법 제131-1-1조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교육권리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통제는 가정교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후 3개월부터 일 년에 최소 한번 이

상 이루어져야 한다.

이 통제는 제공되는 교육의 실행, 아동의 습득과 그 진행에 관해서 이루어

진다. 학교를 대체하는 가정에서의 교육은 국가의 교육 서비스로서 그 진행이

아동을, 의무교육기간에 따른, 사회의 공통 기초 요구를 전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서비스는 지식의 습득이 부모의

교육적 선택에 의하여 정당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고려하면서,

아이들의 연령, 건강상태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책임자가 통제의 결과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히면, 책임자는 두 번째의 통제

를 시행하게 되고 그 기간을 알려야 준다. 평가받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습득진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을 설명을 하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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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1차 평가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가 학생의 의무교육내용에 충분하지 못하다

는 결론이 나오면 2차 통제가 실시되고, 2차 통제에서도 불충분한 결과가 나오

면, 무엇이 불충분하여 학업미달인지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는 아동을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15일 이내에 등록시켜야 한다. 학교의 선택은 학부모가

할 수 있다. 만약 그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징역이나 7500 유로의 벌

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49)

만약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교장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교장은 6개월의 징역이나 7500유로

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법원에 의하여 교장은 더 이상 해당학교의 교사들을

지휘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학교를 폐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학

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조취가 취해진다.50)

6. 소결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아동의 의무교육은 권리로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의무

로서 존재한다. 둘째, 의무교육을 하나의 공공서비스로 인식하여 그 목적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의무교육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얼마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하

도록 하여 다양한 의무교육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Ⅳ. 마치며: 더 발전적 교육제도를 위하여

우리 헌법 제 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

49) Article 227-17-1 du code pénal.

50) http://eduscol.education.fr/cid46688/controle-de-l-obligation-scolai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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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국민이라면 그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공교육51)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얼마만큼

헌법이 규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프랑스의 교육제도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제 3항에서 의무교육과 그 무상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할 것이

다. ‘균등하게’라는 의미를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의미만이 아니라 경제적 빈곤

계층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도

가진다52)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제도를 보면, 우리 교육제도에서의 무상교육이 보완하여

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빈부격차에서 오는 자

녀들의 학력 격차현상을 막고 교육을 통한 계층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

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무상성은 초중등교육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고등교육까지 무

상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헌법에 교육의 무

상성을 규정함으로서 대학교와 대학원의 고등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을 우리도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헌법 규정상 교육의 무상성

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점을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때 반영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의무교육과 교육의 무상성을 헌법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관점에 따라서 국가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 복지점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비용

보다 급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기회의 평등실현은 헌법적 가치로서 그

에 따른 제도적 규정으로서 무상교육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성을 가진다 할 것

이다.

셋째, 프랑스에서는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에 대하여 단순히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일방적 수단을 사

용하기보다는 행정계약이라는 협력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51) 헌재 1992.11.12, 89헌마88 : 공교육제도를 국가나 공공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수학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52) 정재황,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재판소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세

계헌법연구 제20권2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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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획일적 행정을 보완할 수 있고 탄력성을 가진 교육행정을 이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무교육과정에서도 행정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무상교육의 방법과 비용지급에 있어서 등록금과 학비의 경우에 무상

이루어지고, 그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각 급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단순히 학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다고 무상교육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배경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다섯째, 교육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역할 배분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의 특색에 맞는 교육

행정의 실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단위의 교육행정

이 현실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의무교육

과 무상교육 시스템이 지역적 특성에 맡도록 구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의무교육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무교육제도는 평등실현을 위

한 최소한의 요건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첫발걸음이었다. 하지만

의무교육에 이어 무상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민주화

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된다. 단순히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성

만으로 부족하고 사회의 모든 교육에 대한 무상성이 확대되어야한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모든 공교육에 대한 무상성을 헌법이념으로 채택하여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오늘날 여전히 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자유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 혹은 객관적 가치질서

등으로 그 법적 성격을 논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국가의 의

무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경제적 문제로 교육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면 교육의 자유보다 교육의 평등

문제가 급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국가의 의무로서의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 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에 대한 역할 등이 조화를 이루어, 무상교육의 이념실현과 교육에 있어서의 평

등, 종국적으로는 교육의 민주화로 종착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정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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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Guarante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53)Kwon Sea-hoon*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go to school. School education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allows him to acquire the culture. The child prepare

the working life and citizen responsibilities from school. The child develops

the knowledge, skills and cultur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citizenship in

contemporary socie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families are

involved in accomplishing these missions.

To promote equal opportunities, it should be allowed to make the access

possible to each according to his abilities and special needs, different types

or levels of school education. The State guarantees the respect for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and of the educational action of families.

From the requirement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France, we can

see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a first step for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But free education should be supported.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should be realized. This is historic demands. We must talk to the

mandate of the country for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Our country

has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some cases, it is happened that some

don't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financial problems. This is our social

inequalities and this Phenomenon is reproduced. our society has the serious

problem of the equality than the freedom of education.

Keywords : education, educational equality, educational opportunity, free education, 
education in France.

* Lecturer, Kyungsung University


